화란의 세제 2004(TAXATION IN THE NETHERLANDS 2004)
개괄

화란에서는 대다수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교육, 법무, 치안, 도로건설 및 유지 등 공공부문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및 노후복지, 주택비보조, 문화예술 등도 정부에서 상당부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납세자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수(稅收)에 의존하고 있다. 이 세수에는 사회보장보험료도 포함되는데 이 세수의 사회보장보험료 부분은 대부분 사회보장 및 의료보조부문에 직접 투입된다. 이같은 재정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수확보는 화란의 재무부 산하 세무당국에서 담당하는 바, 이 안내책자는 화란에 근간을 두고 국제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기업 그리고 화란에 영업기반을 두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화란에서의 세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영업기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국가의 세제를 상당부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데, 1993년 EU의 국경이 사실상 철폐되고 2002년에는 단일 통화로서의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세제 외에도 영업기반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항은 많이 있는데, 지리적 위치, 사회간접자본 등의 구조, 정치적 사회적 안정 그리고 임금수준 등등이 그 중 대표적인 주요요소일 것이나, 세금만큼 직접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화란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개방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란정부는 납세제도가 기업의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을 특히 기업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구조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책자의 말미에 수록된 여러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화란의 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실제로 모든 정부관련 정보는 무료로 요청하여 배부가 가능한데, 전화를 통해서 구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로 혹은 인터넷에서 내려받기의 형태로 얻을 수 있다.

1.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1.1
개요

모든 이익창출활동을 하는 법인은 법인세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과세액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경우 세금을 어떤 경우에 어느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래에는 법인세에 관한 규정이 화란에서 어떻게 틀이 짜여져 있는가 기술되었다.

1.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자연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회사 및 조직은 ‘법인’이라고 칭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자본이 주식이나 의결권 등으로 분할된 회사, 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언급되는 주된 대상은 공법인(public limited; NV)과 사법인(private limited; BV)인데,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화란의 NV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BV는 유한회사와 비교될 수 있다.
화란에 설립된 회사는 거주납세자가 된다. 한편 화란에 설립되지 않았지만, 화란의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은 비거주납세자가 되며, 한 회사의 화란에서의 납세의무자의 형태가 거주자인가 아니면 비거주자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예컨데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본사의 위치,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 등등의 요소가 이러한 회사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들중 일부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화란의 법인세법에 의하면 화란의 법에 따라서 설립된 모든 회사는 화란역내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거주납세자로 취급된다.
1.3
과세표준 및 세율

1.3.1
세율

법인세는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한 회계연도 – 동안 회사에서 공제가능한 손실액을 차감한 과세이익에 부과되며, € 22,689까지의 과세이익에는 29%의 세율이 그리고 초과액에는 34.5%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1.3.2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기인한 이익의 결정
이익은 정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미실현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미실현손실은 인식되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의 원칙은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바탕에 두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 결과의 도출방법은 어떻게 변경하든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1.3.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감가상각의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단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선택해야 하며, 보통 정액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감가상각의 전 기간동안 정해진 고정비율로 상각하는 것을 수반한다.
1.3.4
재고자산 재평가

재고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재평가하는 문제는 이익을 결정짓는 문제중의 하나인데, 다음에 열거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 원가법(valuation based on cost)

· 저가법(lower market value)

· 기준재고법(base stock method)

싯가가 실제 구입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싯가가 현저하게 낮다면, 이 싯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반영하지 않지만 미실현손실은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선입선출법(FIFO) 또는 후입선출법(LIFO)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는 기준재고법이 허용되는데, 이 기준재고는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활동에 필요한 재고수량을 뜻하며, 이 기준재고에 회사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1.3.5
비용의 공제

원칙적으로 이익의 결정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어떤 영업비용의 공제에는 제약이 따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이익에서 부분적으로 공제될 수도 있지만, 수권자본에 비해서 차입금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제한적으로 공제가능할 수도 있다.

1.3.6
사내 유보 및 적립금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충당금 등으로 유보하여 결과적으로 과세이익을 낮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각종충당금 및 선급비용과 재투자적립금이다.
충당금 및 선급비용은 비용을 일정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비용이 아직 인식되지 않았지만, 몇년 후에 실현될 것이 확실시되는 비용을 일부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거액의 수선비용 혹은 환경훼손의 복구 등에 사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

재투자적립금은 어떤 유형자산이 분실, 훼손 혹은 매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분되면서 장부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받은 대가는 이익 등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투자의 구체적인 의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내 유보 및 적립금은 3년간 유보가 가능하다.

1.3.7
순손실의 이월상계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직전 3년간의 이익 그리고 이후의 이익(기간 제한 없음)금액과 상계가 가능하다.

한편 투자기관 혹은 영업을 중단한 기업의 손실의 경우, 만일 70%이상의 주식이 동일 주주(자연인)에 의해서 계속 보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의 전액이 미래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며, 만일 회사가 업무활동을 70%이상 줄이고 원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도 70%미만일 경우에는 상계되지 않는 손실만 미래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익은 회사의 경상이익이어야 한다
.

지주회사 혹은 계열금융회사의 손실은 회사의 영업활동이 적어도 계열금융회사 혹은 지주회사의 활동에 90%를 점유하는 연도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1.4
특수관계회사
 공제

1.4.1
개요

법인세법에 의하면 화란 국내외에 걸쳐서 특수관계회사 공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특수관계회사에 의해서 창출된 법인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공제는 화란의 법인세법의 주 근간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계열회사에 의해서 창출되어 모회사로 배분된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식소유로 인해서 갖게 되는 모든 혜택은 면제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이 ‘혜택’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난 순이익의 나머지를 의미하며, 이익은 배당금 및 이면적인 이익재분배를 포함하고, 특수관계회사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매각이익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현된 손실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손실의 실현으로 인해서 특수관계회사의 주식이 재평가된 결과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며, 매각손실은 일정 조건하에서 상계될 수도 있다.
1.4.2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이의 적용이 가능하다:

· 발행주식이 전부 혹은 일부가 수권자본으로 등록된 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 주식보유비율이 5% 미만이지만 경영행태에 있어서 주식의 보유가 필수적이거나 주식의 보유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

납세자 혹은 관계회사가 투자기관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 관계회사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관계회사 공제는 외국법인이 주식을 투자의 형태
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또, 이 공제의 또 다른 조건 중의 하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이 그로 인한 이익으로 해당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4.3
EU 계열회사 칙령: 특수관계자 면제의 확대적용
1992년 EU의 계열회사 관련규정에 따라서 화란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여기에서 몇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어 EU의 다른 국가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구입하는 것은 관계회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5% 이상의 주식의 보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25%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칙령에 의하면 배당금 원천징수세는 다른 EU국가에 설립된 회사에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는 자는 지불하는 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25% 이상 보유해야 한다. 
1994년 이래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통주식 10% 이상의 보유 혹은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할 때 상기 면제의 적용이 가능되어 왔다.
1.5
그룹 종합과세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는 그룹차원에서 한꺼번에 같이 과세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계열회사가 모회사에 흡수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룹 종합과세의 가장 큰 장점은 한 회사의 손실이 다른 계열사의 이익과 상쇄가 될 수 있으며, 유형자산이 비과세로 한 계열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양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룹 종합과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모든 해당회사들이 납세목적으로 화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모회사는 계열사의 주식의 95%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모회사와 다른 계열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고, 똑같은 세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관련회사와 함께 세무당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조건은 법인세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조건들은 또한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그룹 종합과세는 종료요청에 따라서 혹은 조건들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된다.

1.6
합병의 과세

합병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주식의 인수도를 통한 합병, 법적 합병 그리고 기업합병이 그것들이다.

주식의 인수도를 통한 합병은 한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의 특수 관계자 공제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적 합병의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인수하는 회사로 양도되며, 피인수회사는 소멸되게 된다.
한편, 기업합병의 경우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교환하게 된다.
일정 조건하에서, 법적 혹은 기업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7
법인세 확정신고

공법인(NV) 혹은 사법인(BV)은 회계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확정신고를 관련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는 해당기업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제반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만일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경우 혹은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최종 납세확정은 해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루어 지게 된다.

만일 확정신고의 연기요청이 제출되어 받아들여졌다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며,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은 적어도 7년간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2. 원천징수 급여소득세(Wage withholding tax)

2.1
개요

화란에 거주하는 모든 고용소득의 수혜자는 급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는 법인 또는 고용인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급여소득세는 급여세와 사회보장보험료
로 구성되며, 사회보장보험료는 노인연금법(AOW), 배우자사망등과 관련연금법(Anw) 그리고 특별의료보험비용법(AWBZ) 등과 관련하여 지불액이 결정된다. 화란의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사회보장보험료의 지불의무가 있다. 하지만, 임시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자(원천징수자)는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피고용인은 급여 및 수당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원천징수 급여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선납이며, 이를 통해서 매년 거액의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원천징수 급여소득세는 급여의 지불시점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2.2
납세의무자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소득 및 이익에 대해서 급여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혹은 이익의 지급인이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 해당 세액은 납부해야 하는데, 전문 연예인 혹은 직업 운동선수 또한 고용의 여부를 떠나서 이 원천징수의 의무를 진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급여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정할 수 있으며, 양자가 관련납세당국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3
과세표준 및 세율

원천징수 급여세는 피고용인이 수취하는 모든 고용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또한 노인연금 및 기타 이익 등에도 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급여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금급여’
이지만, ‘현물급여’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지불되는 수당 및 시설의 제공
 등도 급여의 한 형태이다.

만일, 현물로 지급되는 수당이 비과세급여로 지급가능하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의 지급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현물 혹은 현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부항목은 어느 한도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한도까지 과세대상이 되어서 그 한도만큼 피고용인의 급여로 포함되는 항목도 있다.
2.3.1
세율

고용에 의한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급여소득세율

	단계
	과세소득의 범위
	세율
	세분

	
	
	
	급여세
	사회보장보험료


	1단계
	€ 16265까지
	33.70%
	1.00%
	32.70%

	2단계
	추가 € 13278까지
	40.65%
	7.95%
	32.70%

	3단계
	추가 € 21109까지
	42.00%
	42.00%
	0.00%

	4단계
	그 이상 추가분
	52.00%
	52.00%
	0.00%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는 상기 <표 1>의 1단계에서 15.80%, 2단계에서 22.75%의 세율만 적용받는데, 65세 이상되는 연령부터는 노인연금법(AOW)에 의한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3.2
징세할인

원천징수세를 차감하면서 고용인은 징세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할인과 고용할인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든 피고용인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일반공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할인은 세금요소와 사회보장보험료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용인이 화란의 강제적 사회보장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지만, 피고용인의 개인적인 여건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수당 및 차감도 고려될 수 없는데, 개인적 공제는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신고되는 것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 공제가 해당되지 않고 추가소득이 없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급여소득세가 최종적인 확정신고가 될 것이다.

2.3.3
피고용인에 상황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의 할인

피고용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세제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인이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촉진, 육아시설의 이용확대 그리고 교육 및 연구개발의 촉진 및 육아와 관련된 유급휴가의 지원에 있다.
2.4
급료공제예금 할인

피고용인의 급료공제예금(spaarloon)은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비과세로 예금이 가능한 최대금액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연간 € 613이며, 고용인은 이 급료공제예금에 대해서 15%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5
주재원 및 화란의 피고용인을 위한 30% 비과세규정

2.5.1
주재원과 30% 비과세규정

화란에 일시적으로 부임하는 주재원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30%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화란으로 부임하면서 화란내의 고용인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파견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데, 이의 적용을 받게되면 고용인은 화란에서의 체재와 관련한 추가비용(치외법권적 비용)에 대해서 비과세로 일괄적인 수당의 추가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일괄수당은 최대 총급여와 수당의 총액의 30%까지 가능하며, 이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100/70을 곱한 후 이의 30%를 구하면 된다. 만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비용이 ‘화란에서의 일시적인 체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한 비과세로 해당피고용인의 청구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의 경우인데, 치외법권적 비용의 일괄수당의 지불 외에 추가로 피고용인의 청구에 따라서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치외법권적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직무와 관련된 비용도 항목에 따라 청구에 따라서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다.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다 같이 신청서를 특정 세무서
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 통과되면, 필요한 경우 소급적용해서 상기의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연장한 것을 포함해서 최대 120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과거에 화란에 거주했거나 화란에서 고용관계를 가졌던 기간은 마지막 체재 혹은 고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의 120개월에서 차감하여 적용된다. 화란으로 부임하는 30%규정을 적용받는 주재원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분적 비거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자 신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2.5.2
화란의 피고용인과 30% 비과세규정

해외로 발령받아서 나가는 화란의 피고용인 또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은 화란에서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다해야 하며, 피고용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하나 혹은 이상의 부임지에서 12개월 중 적어도 45일을 거주해야 한다.

2.6
급여세 신고

급여세 징수 및 신고의무자 – 보통 고용인 –는 급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신고된 납세액을 관계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일정한 규격양식
에 기입되어야 하는데, 동 양식은 관련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납세기간이 종료되기 수일전에 보내어 진다.

원천징수자는 동 양식을 작성한 후 해당 납세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세액 또한 납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두가지의 준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추가납세 벌과금의 부과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소득세(Income tax)

3.1
개요

소득을 갖는 모든 자연인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다양한 소득원을 갖는 것을 포괄하는데,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3개의 종류로 구분하며, 각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세 종류의 소득에서 서로 다른 세율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3.2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화란에서 사는 모든 개인(거주 납세의무자) 그리고 화란에서 살지는 않지만 화란에서 소득을 받아서 향유하는 개인(비거주 납세의무자)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는 화란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당연히 비거주자가 거주자 납세의무자의 신분를 선택할 경우 거주자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부과되지만, 세법상 동반자(fiscal partner)는 소득을 서로 공유하여 세액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세법상 동반자는 민법상 배우자를 비롯 등록된 동거인을 포함하지만, 혼전동거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법상의 동반자로 간주될 수 있다.
공유소득은 보유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과세소득, 육아비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으로부터 파생되는 과세소득 및 개인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3.3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소득세는 자연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며, 소득에서  개인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납부세액이 결정된다.

3.3.1
과세소득의 세가지 종류

다음의 세가지 서로 다른 과세소득은 각기 서로 다른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화란의 소득세체계에서는 Box로 분류하는데, 다음과 같다.

- Box 1
고용 및 주거지로부터의 과세소득


- Box 2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로부터의 과세소득


- Box 3
예 적금 및 투자에 의한 과세소득

납부세액은 상기의 세가지 서로 다른 과세소득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 거주 납세의무자의 경우 소득에서 개인세액공제를 차감한다 – 계산된다.

3.3.2
개인세액공제

개인세액공제는 대부분 납세의무자 그리고 동거가족의 지불능력에 따른 재정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생계유지에 관련된 비용(아동 혹은 배우자 등과 관련된 생계유지비), 학습비용 그리고 예외적인 비용(질병의 치료비 등) 등이다.
개인세액공제액은 Box 1의 고용 및 주거지로부터의 과세소득에서 우선 차감되는데, 이것으로도 불충분한 경우 Box 3의 예 적금 및 투자에 의한 소득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마저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Box 2의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로부터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아직도 차감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익년으로 이월된다.

3.3.3
세율

고용 및 주거지로부터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8쪽의 <표 1>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원천징수 급여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는 Box 1에서 15.80%, Box 2에서 22.75%의 세율만 적용받으며, 이는 65세 이상되는 연령부터는 노인연금법(AOW)에 의한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로부터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균등하게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 적금 및 투자로부터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균등하게 30%이다.

3.3.4
징세할인

거주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은 징세할인의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할인은 모든 거주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일반할인은 세금항목과 사회보장보험료항목으로 구성되며, 징세할인의 사회보장보험료항목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화란의 강제적인 사회보장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징세할인 외에도 벌어들인 소득과 납세자의 개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추가적인 할인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 추가적인 할인은 피고용인, 자녀를 둔 부모, 피부양 편부모를 둔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3.4
Box 1: 고용과 주거지로부터의 과세소득
고용 및 주거지로부터의 과세소득은 다음 항목들의 총계가 된다.

· 영업행위로부터의 과세이익

· 과세대상급여

· 기타 행위로부터의 과세이익

· 정기적으로 받는 과세대상 혜택

· 소유주택으로부터 생기는 임대수익 등의 과세소득

· 예비소득에 대한 충당금적인 지급액

· 부(負)의 충당금적인 지급액

· 부(負)의 개인공제

· 육아비용

· 개인공제

3.5
Box 2: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로부터의 과세소득
한 회사의 주식의 5%이상을 홀로 혹은 파트너와 같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로부터의 과세소득이라 함은 수취배당금과 처분이익
에서 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만일, 한 회사의 상당지분을 보유한다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익분배 증서 혹은  증자에 따른 추가적인 보유주식의 증가도 실질적인 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일 그 관련회사에 자산 등을 제공하여 받게 되는 반대급부는 Box 1의 소득에 해당되는데, 토지 등의 제공을 통해 받는 임대수익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비거주자에게 있어서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화란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이전 10년 중에 화란에 5년이상 거주한 회사는 화란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

3.6
Box 3: 예 적금 및 투자에 의한 소득

예 적금 및 투자에 의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제의 산출이익
에 상관없이 순자산에 4%의 과세이익이 창출된다는 추정에 그 근간을 둔다. 순자산
은 일년동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일년의 시작일인 1월1일과 마지막일인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삼는다.
3단계에 해당되는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다.

· 예금

· 본거지용 주택 외의 주택 및 임대부동산

·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 납부금이 공제대상이 아닌 연금보험

· 납세자의 집과 관련되지 않은 배우자사망보험

· 소비자 대출

· Box 1과 Box 2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부채

어떤 자산들은 이 자산가치의 계산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 본거지용 소유주택 – Box 1에서 이미 포함됨 –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배우자사망보험

· 개인적인 사용목적의 가재도구로서의 자산 –승용차 또는 개인명의의 카라반 등

· 투자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예술품 등
· 부금이 Box 1에서 공제가능한 연금보험 등

· Ethical investment로서 일인당 € 51,390까지

Box 3에서는 모든 부채가 다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용 주택의 대출금에 대한 부채
와 세금비용 등은 공제될 수 없다. 또, 다른 부채의 € 2,700까지는 자산으로부터 상계될 수 없으며, Box 3의 소득액은 아무리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절대로 부(負)의 값을 가질 수 없다. 즉, 이 경우에는 Box 3의 소득이 0이 될 것이다.
Box 3에서 납세자는 최고 € 19,252까지 비과세자본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2004년12월31일까지 양육을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자녀 일인당 € 2,571까지 증대될 수 있으며, 65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의 납세자의 경우, 소득과 부(富)의 수준에 따라 최고 € 25,484까지 가능하다.
비거주자 납세의무자의 경우, 단지 화란내의 예 적금 및 투자에 의한 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의 과세소득은 화란내의 자산에서 화란내의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화란내의 자산은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화란내의 부동산 – 부동산에 대한 권리포함

· 화란내에 설립된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

3.7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매 연도의 다음 연도의 4월1일이전까지 세무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이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독촉장을 발행하게 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신고의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4월1일까지 제출한 경우, 세무당국은 동년 7월1일까지 수령의 통지서를 보낸다.

기업 혹은 고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모든 피고용인의 연말급여에 대한 확정서를 피고용인들이 익년 4월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화란의 세제에 대한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4.1
개요

화란에 거주하는 개개인은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한편 화란에 설립된 기업은 전세계의 모든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이것이 거주자의 납세의무인데, 거주 납세의무자는 전세계에 걸친 소득 및 이익에 대하여 외국과 화란에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화란에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거주하는 개개인은 여러 종류의 화란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화란밖에 소재하는 회사라도 화란내에서 여러가지 원천에서 창출될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이것이 소위 법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이다.

비거주납세의무자는 거주납세의무자로 납세신분을 선택변경할 수 있다(4.3 참조).

4.2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

해외의 소득 혹은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화란이 많은 국가들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같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 혹은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제외된 경우, 그에 대해서 화란이 일방적인 예비조항을 갖는 경우이다. 이 일방적인 예비조항은 “2001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일방적 칙령(2001 Unilateral Decree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4.2.1
방지방법
이중과세는 누진적인 공제를 하는 방법 혹은 대입(貸入)상계
 아니면 해외지급세액 등을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중 누진적 공제와 대입상계는 2001 칙령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세번째 비용 등으로 차감하는 방법은 화란의 세법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응용된다.

· 누진적 공제

누진적인 공제는 소득세/법인세의 구성요소 중에서 해외요소에 보통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해외소득은 개별국가별로 공제된다. 여기에서 공제라 함은 해외소득에 대한 화란의 세액이 차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의 경우, 공제액은 각 Box별로 계산된다.
만일 해외소재 소득원천으로부터의 소득 및 이익이 총소득 및 총이익을 초과할 경우 – 화란 국내소득이 부(負)의 값을 갖는 등의 이유로해서 –, 당해의 해외소득에 대한 공제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혀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익년으로 이월하여 익년에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손실은 당해의 화란의 납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당 감소부분은 익년의 해외소득공제를 산출할 때 반대로 역공제를 한다.

· 대입상계(貸入相計; the credit method)
이 방법은 주로 협정을 맺은 국가로의 투자로부터의 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적용되는데, 해당 세액은 보통 총액기준으로 산출되는 바, 각 협정국가별로 소득에 대한 대입상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란 재무부의 결정에 의하면, 국가별이 아닌 해외로부터의 총소득에 대해서 대입상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화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해외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혹은 해외배당금, 이자 혹은 로얄티수입 등에 대한 화란의 세액 중 낮은 금액이 된다.
해외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대입상계는 총액기준으로 계산되고, 화란의 소득세는 비용을 공제한 순액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해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화란에서의 세액이 대입상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완전한 대입상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대입상계된 후 남은 해외납부세액은 가능한 한 익년으로 이월되어서 익년의 소득에서 대입상계될 수 있다.
2001칙령에 의하면, 대입상계는 특정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배당금, 이자 그리고 로얄티수입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 비용으로 차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같은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 해외납부세액은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 비용의 개념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입상계가 적용가능한 배당금, 이자 그리고 로얄티수입 등에 대해서도 납세자는 이 대입상계를 하지 않고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한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 해외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한 대입상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비용의 방법으로 차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소득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배당금, 이자 혹은 로얄티수입이 발생한 당해에 적용이 가능하며, 납세자는 Box 1이나 2의 소득세 – Box 3은 불가 – 에서 선택하여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다.

4.2.2
과세협정

· 협정정책의 개괄

화란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OECD의 과세협약에 규정된 원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화란의 과세협정의 목표는 다양하다. 화란은 소규모의 국내시장과 상대적으로 큰 국제시장을 가진 개방경제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란의 정책은 다른 EU회원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관계에 이같은 개방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재화와 자본의 흐름에 장애역할을 하는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그 재화와 자본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한편,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배당금, 이자 혹은 로얄티수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은 국가로부터 해당세금이 낮은 국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해당세율이 영(零)세율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서 화란의 법에 의하면, 화란밖으로 흘러나가는 이자 및 로얄티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세를 하지 않고 있다.

화란은 또한 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립적인 투자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결과로 화란의 투자자는 해외시장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국내투자자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책의 결과로 해외계열사로부터 화란의 본사로의 이익 혹은 해외현지법인등으로부터의 이익 등이 화란내에서는 면세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과세대상인 이익은 해당 이익창출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만 과세되는 것을 뜻한다.

과세협정에 의하면 어떤 소득 혹은 이익에 대한 과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에 할당되어 있다. 즉, 궁극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한 나라에서 과세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납부세액이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것이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화란은 많은 국가들과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오래전에 맺은 협정에서는 종종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열거하는 국가들에 대한 과세협정은 2004년1월1일 현재 발효중이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백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공화국, 독일, 그리스, 영국, 북아일랜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지아, 말타, 멕시코, 몰다비아, 몽고, 모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슬로바키아공화국, 남아프리카, 소비에트연방
,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튜니지아, 터키, 미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 잠비아, 짐바브웨.
추가적으로 駐대만화란교역투자사무소(the Netherlands Trade and Investment Office in Taipei)와 駐화란대북대표사무소(the Taipei representative Office)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코자 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러즈제도 그리고 아루바의 세제관계는 네덜란드왕국의 세제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또한 다음에 열거하는 국가와 체결되어 2004년1월1일부로 발효중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한편, 네덜란드왕국의 과세협정에는 상속세의 예비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과세협정하에서의 원천세의 경감

일반적으로, 과세협정은 개인 및 법인으로 하여금 배당금, 이자 그리고 로얄티수입에 대한 원천세의 경감을 이끌어낸다. 이 경감을 구현하는 방법은 보통 협정규정에 삽입되기 마련이며, 납세의무자의 신분에 따라서 구분이 생기는 것이 보통인데, 화란의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외국의 세법의 적용과 조약국에의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화란의 세법의 적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조항은 화란정부의 공보에 공표되는데, 화란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원천과세하고
, 이자 및 로얄티수입에는 원천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란에서 배당세의 경감에 사용되는 방법은 ‘공제’
를 통한 방법이다. 즉, 배당금의 지급에 대해서 감소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환급절차도 있는데, 초과로 원천과세된 금액은 환급된다.
협정조약국도 두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두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가 혹은 환급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실제의 협정문구에 따른다.

협정문구에는 또한 원천세의 경감에 사용되는 양식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화란어양식 혹은 해당국가의 언어로 된 양식을 모두 무료로 구할 수 있다. 화란에서는 해당양식을 따로 배포하는 세무서
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당국에서 구할 수 있다.

화란의 배당금에 대해서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특별칙령에 의해서 배당세법(Dividend Taxation Act; Wet op de dividendbelasting)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서 배당세를 감면할 수 있다.
4.3
비거주납세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납세의무자는 아래에 설명되는 원천을 갖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화란의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만일 해당 납세자가 화란과 협정을 맺은 국가에 거주한다면, 협정에 따라서 화란에 할당된 원천까지만으로 화란에서의 납세의무가 제한된다.

4.3.1
개인

개인으로서의 비거주납세의무자는 매년 파생되는 다음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화란의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 화란에서의 고용 및 거주주택에서 파생되는 과세소득

a
화란에 설립된 기업으로부터의 과세소득
b
화란에서 제공한 노동력의 댓가로 받는 급료

c
화란에서의 다른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d
화란내에서 부금이 비과세되며 그 부금의 한도만큼 받는 금전적 혹은 물질적 혜택, 또 이 혜택이 연금 등에 의한 경우, 화란의 기업에 의해서 지불되는 해당 연금 등의 불입금

e
화란의 공법(公法)에 의해 보장되고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기적인 금전적 혹은 물질적 혜택의 수혜

f
납세자소유의 화란내 거주주택에서 파생되는 과세소득

·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로부터의 과세소득

· 예 적금 및 투자에 의한 과세소득

화란에서의 해당소득의 과세표준은 화란내의 납세자의 자산가치에서 해당자산과 관련된 부채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인데, 화란내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a
화란내의 고정유형자산

b
화란에 있는 고정유형자산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권리

c
화란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소유나 노동의 제공의 댓가가 아니며, 이로 인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으로서의 비거주납세의무자는 일정조건하에서 거주납세의무자로 과세신분을 선택할 수 있다. 

4.3.2
법인

법인으로서의 비거주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화란의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 화란에서 이루어진 영업활동으로부터의 과세이익

· 화란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로 인한 과세이익

4.4
사전가격협정(Advance Pricing Agreement; APA)과 사전과세규정(Advance Tax Ruling; ATR)
상기 두가지는 화란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법관련 관행인데, 사전가격협정이란 화란내외간의 계열사끼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불하고 받는 가격에 있어서(이전가격) 회계적 관점에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공여함을 수반하기 위한 것이고, 사전과세규정은 주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상호지분에 대한 사전면세의 적용 등과 같은 특이한 세무규정에 대한 일종의 세무당국과 납세의무자와의 합의이다.


5. 부가가치세

5.1
개요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알려져 있는데, 화란에서는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표준은 몇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해당 거래에 부가되는 총금액이며, 순환단계에서 이전단계에 차감되므로, 누적이 될 수 없다. 상인이 비용의 지급이나 투자 등에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input tax)는 당 상인이 부가하는 부가세(output tax)에서 차감되며, 만일 이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추가로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차감해야 할 금액이 더 커서 잔액이 부(負)의 값을 갖는다면, 세무당국에서 환급을 해 준다. 재화 및 용역의 최종소비자에 의해서 지불되는 부가세는 차감 혹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세액은 재화나 용역에 따라 유효한 부가세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5.2
납세의무자

상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일의 회계적, 조직적, 경제적인 집단을 이루는 납세의무자의 집단은 부가세법상의 단일 납세의무자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 내부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기관도 그 행위가 공공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 부가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5.3
과세표준 및 세율

5.3.1
과세 상행위

다음의 다섯가지 상행위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들이다.

· 기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

· 기업에 의한 용역의 공급

· 기업에 의한 다른 EU회원국에서의 재화의 구매

· 재화의 수입(import)

· 개인에 의한 다른 EU회원국으로부터의 새로운 – 혹은 거의 새로운 – 교통수단
의 구매

5.3.2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재화란 물리적 형태를 갖는 객체를 의미하지만, 전기같이 형태를 볼 수 없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세에 관한 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 계약에 의한 재화의 소유권의 이전

· 임대 혹은 매매약정을 통한 재화의 이동

· 고객에게서 공급받은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상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재화(상행위용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 자가제조상품의 사용. 단 당 재화에 대한 선급부가세가 비차감항목인 경우 혹은 부분적인 차감항목인 경우

용역이란 부가세법상 규정한 바대로 상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5.3.3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사이에는 이론적인 차이만 존재하지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규정짓기 위해서 두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거래는 여러 조건들과 관련된 장소에 맞는 세율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재화가 제공되는 장소는 ‘제공시점에 재화가 놓여있던 장소’로 규정되며, 예외적인 경우로는 공급을  목적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예외로는 일련의 수입품의 공급을 들 수 있다.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설립된 곳 혹은 거주하는 곳이 되는데, 몇가지 용역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은 저작권, 광고, 자문, 정보, 은행 그리고 보험 등과 관련된 용역 또 고용기관을 통한 인력의 제공 그리고 통신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용역 등이 해당되는데, 이같은 용역의 경우 제공장소는 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거주지 혹은 설립지가 된다. 한편 고정유형자산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시에는 당 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점이 용역의 제공장소가 된다.

5.3.4
세율

화란의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9%이다. 한편 6%의 다른 세율은 관련법규
에 열거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수입 그리고 EU역내국가간의 매매에 적용되는데, 이 6%의 부가세율은 음식과 의약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 6%가 적용되는 다른 재화와 용역의 품목은 물, 미술품, 신문 잡지, 외형적 장애인에 대한 원조, 의수나 의족 등의 보조기구, 농업용 재화와 용역의 일부, 여객, 스포츠, 숙박, 일부 노동집약적 용역 그리고 공연, 박물관, 영화, 체육행사, 놀이시설, 동물원 및 서커스 등의 입장료 등이 해당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는 주로 EU로부터 수출되는 재화, 외항선박 및 항공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운송, 중앙은행으로 향하는 금 그리고 보세창고에서 생기는 일련의 용역 등이다. 또한 다른 EU회원국으로 이동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재화가 최종적으로 향해지는 회원국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며, 이는 회원국간의 ‘역내구매’
가 되기 때문이다.
5.3.5
면세

어떤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해당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동시에 이는 이 상거래들에 이전에 부과된 부가세가 차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거래들은 아래와 같다.

· 유형고정자산의 이전 혹은 임대

· 의료서비스

·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

· 사회문화적인 공연

· 대부분의 은행서비스

· 보험거래

· 공영방송기관의 비상업적 행위

· 일부 우편서비스

· 장례서비스

· 체육단체가 당 단체의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

· 작사작곡가, 언론인 등이 제공하는 용역
· 홈 캐어 서비스

5.3.6
영세상인 및 농민을 위한 특수규정

영세상인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선급부가세를 차감한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이 € 1,883 미만일 경우, 일정금액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부액이 € 1,345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면, 부가세상의 회계기록의 유지보관의 의무도 경감될 것이다.

또한 특수한 경과규정이 농업부문
에 적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농업부문은 부가세체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농민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동시에 선급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농민으로부터 농업생산물을 구매한 회사들은 5.1%의 고정된 비율만큼 구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신, 해당 농민에 의해서 선납된 세금이 구조적으로 매출의 5.1%를 상회한다면, 이 특수규정이 양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세체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도 있다.
5.4
단일 유럽시장에서의 부가세 체계

1993년 7월 1일 이래로 유럽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었다. 해당일부터 노동력, 재화, 용역 그리고 자본이 EU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적용되게 되었다.

· 다른 역내국가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일반소비자는 해당회원국에서의 부가세를 납부한다. 이는 원산지 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 및 수출에 따른 화란도착시의 부가세납부의무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역내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부가세는 재화가 운송되는 국가의 세율과 해당국가의 부가세조건에 따른다. 이는 도착지 원칙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하는 쪽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재화를 공급받는 쪽은 상대방 국가에서 구매한 재화에 대한 세액확정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과적 규정은 해당 재화의 공급이 원산지 원칙을 따르게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 부가세를 구매가 일어나는 국가에 납부하는 원산지 원칙은 부가세면제대상인 사업자의 EU역내교역에도 적용되는데, 연간 € 10,000 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용되며, 그 대상은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민이나 비과세대상인 공공기관 등이다. 하지만, 상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도착지에 대한 세액신고를 해야 한다.
· 상기의 규정은 해당 재화가 매도자의 부담으로 다른 EU회원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매도자 1인당 € 100,000가 기준금액이 되며, 부가세면제대상인 사업자와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부가세를 재화가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국가에 납부하는 도착지 원칙은 개인간의 모든 새로운 혹은 거의 새로운 운송수단에 의한 거래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다른 EU역내국가에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들은 자국의 당국에 정기적인 공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부가세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국의 요청에 의해 더욱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EU역내에는 더 이상 국경에서 세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수입부가세,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은 오직 역외국가와의 수입 혹은 수출거래되는 재화에 한해서 적용된다.

5.4.1
수입(輸入)

수입은 EU역외의 국가로부터 재화가 유입되어 화란내에서 자유로이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율은 화란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두가지 방법으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첫째, 수입통관을 신청한 신청자는 세관에서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는 지불보증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

둘째, ‘수입부가세의 이연(移延)’이다. 일부 재화에는 이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며, 또 일부 재화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납부할 부가세는 재화가 공급되는 회사(예컨데, 수입업자의 고객회사)에 의해 납부되며, 지불시점이 정기적인 부가세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의 해당수입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는 동금액의 차감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5.4.2
송장발행

2004년1월1일부터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송장에 반드시 자사의 부가세 납세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었다. 부가세 납세번호란 부가세 목적상 회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EU역내의 거래에도 사용된다. 고객의 부가세 납세번호를 송장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은 이미 역내거래에 적용되고 있는데, 2004년 1월1일부터는 국내거래에도 동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부과된다. 만일, 예외조항으로 인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사항이 송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5.5
부가세 신고

부가세는 자진계산 및 신고를 기본적인 신고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모든 상인은 규격양식을 사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세무당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양식이 보내어 지지만,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EU역내국가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 역내공급내역서
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매월, 매분기 혹은 매년 할 수 있는데, 이를 정하는 근거는 납부할 부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 신고서는 해당 월, 분기 혹은 연도가 종료된 후 1개월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납부할 부가세액도 역시 1개월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지연이나 부가세 납부의 지연 모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후에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관리장부를 확인하여 부가세가 정확히 신고되고 또 납부되었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6. 환경세

6.1
개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화란에서 부과되는 환경보호 관련 세금의 항목들이다.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이 세목들은 환경세법에 규정된 것들로서 이 들외에도 특히 자동차와 관련하여 환경세로 간주되어도 좋을 세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세 그리고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한 세금 등이 그들이다.
6.2
지하수에 대한 세금

지하수에 대한 세금은 지하수의 추출 및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으로 고갈될 자원의 보존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6.2.1
납세의무자

지하수세는 지하수를 추출하여 사용하는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수를 이용한 급수시설, 농장, 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6.2.2
세율

과세표준은 회사에서 추출한 지하수의 양에 따라서 계산되는데, 세율은 지하수 1m³ 당 € 0.1785 이다.

6.2.3
면제조항

예외적으로 소량의 지하수를 비상시의 사용 혹은 환경보존의 이유 등으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만일 기업이 지하수원에 물을 채우는 경우 해당량만큼 지하수세의 차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우는 물의 1 m³ 당 € 0.1495 가 계산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6.3
상수도세

6.3.1
납세의무자

제3자에게 상수도 체계를 갖추고 물을 공급하는 기업은 그 물이 소비자용인가에 불문하고 매 12개월당 상수도연결체계 당 최대 300 m³까지 상수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6.3.2
세율

1 m³ 당 € 0.144.

6.3.3
면제

비상시 사용목적의 상수도 공급은 면제되는데, 화재진압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6.4
쓰레기세

쓰레기의 처분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의 목적은 쓰레기를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상태로 처리한 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재활용이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소각이 차선 그리고 단지 버리는 것이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6.4.1
납세의무자

쓰레기처리장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처분의뢰를 맡은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6.4.2
세율

처리되는 쓰레기 1000kg 당 € 83.61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 그리고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볼 때 소각하지 않는 것이 나은 쓰레기의 처리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1000kg 당 € 13.79이다. 만일, 처리장에서 일정한 처리를 하여서 다시 처리장을 떠날 때 그 양이 줄었다면,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감소하게 되므로, 처리업자는 해당 처리장에서 처리되어진 양만큼의 쓰레기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6.5
연료세

연료세는 공해 및 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세금인데, 주로 석탄 등의 고체화석연료에 부과된다.
6.5.1
납세의무자

주로 석탄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납세의무를 지며, 석탄을 추출하거나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또 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연료사용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는 기업이 부과대상이다. 하지만,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연료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료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면제대상이다.

6.5.2
세율

석탄 1000kg 당 € 12.28이다.

6.6
에너지세

에너지세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고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이 세금의 납부대상이 되며, 에너지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의 가격에 포함되어서 부과된다. 이 에너지세의 세수(稅收)는 급여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납세의무자에게 재분배된다.
평균적으로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계의 경우 직접세의 감소분과 에너지세의 부과분이 거의 일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소비에 신경쓰는 가계의 경우, 환경보호의 노력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에너지세도 덜 납부하게 되므로, 세금상의 이익도 볼 수 있다.
6.6.1
납세의무자

에너지세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급하는 에너지회사에 부과되는데, 이 공급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한다.

6.6.2
세율

전기공급망에 연결되는 대로 연결회선당 € 181의 에너지세 세액환불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소비량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고사용량에는 감소된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녹색전기’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풍력, 태양력 등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된 전기를 말하며, 비슷하게 무한정의 에너지원에서 생성된 ‘녹색가스’라는 개념도 사용된다.

아래는 에너지세의 세율의 세부사항이다.

	전기

	0 – 10,000kWh
	€ 0.0654 
	per kWh
	

	10,000 - 50,000 kWh
	€ 0.0212 
	per kWh
	

	50,000 - 1 천만 kWh
	€ 0.0065 
	per kWh
	

	1천만 kWh 이상
	€ 0.0010 
	per kWh
	비상업적목적

	
	€ 0.0005 
	per kWh
	상업적목적

	
	
	
	

	녹색전기

	0 – 10,000 kWh
	€ 0.0357 
	per kWh
	2004년7월1일까지

	
	€ 0.0504 
	per kWh
	2004년7월1일부터

	1만 kWh 이상
	영세율 적용
	

	
	
	
	

	천연가스

	0 - 5,000 m³
	€ 0.1249 
	per m³
	

	5,000 - 170,000 m³
	€ 0.0727 
	per m³
	

	170,000 - 1백만 m³
	€ 0.0227 
	per m³
	

	1백만 m³ - 1천만 m³
	€ 0.0113 
	per m³
	

	1천만 m³ 이상
	€ 0.0106 
	per m³
	비상업적목적

	
	€ 0.0075 
	per m³
	상업적목적

	
	
	
	

	녹색가스

	0 - 5,000 m³
	€ 0.0577 
	per m³
	

	5,000 - 1천만 m³
	€ 0.0113 
	per m³
	

	1천만 m³ 이상
	€ 0.0075 
	per m³
	

	
	
	
	

	석유류

	경유
	
	
	

	0 - 159,000 리터
	€ 152.77 
	1000 리터당
	

	159,000 리터 이상
	€ 14.43 
	1000 리터당
	

	등유
	
	
	

	0 - 153,000 리터
	€ 154.04 
	1000 리터당
	

	153,000 리터 이상
	€ 14.53 
	1000 리터당
	

	LPG
	
	
	

	0 - 119,000 kg
	€ 182.38 
	1000 kg당
	

	119,000 kg 이상
	€ 17.35 
	1000 kg당
	

	
	
	
	

	기타 가스

	용광로가스 등 유사가스
	€ 124.24 
	1000 GJ당
	

	석탄기화가스
	€ 490.64 
	1000 GJ당
	


6.6.3
면제

천연, 기타가스 등 에너지를 전력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세가 면제된다.

6.7
환경세 신고

지하수세, 상수도세, 쓰레기세, 연료세 그리고 에너지세 등은 모두 세액신고를 통해서 확정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따라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해당 세목에 대한 세액신고를 할 의무까지 지게 되는데, 해당양식은 세무당국에 의해서 보내어진다. 만일 양식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당국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세의 신고는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액에 따라서 그 기간이 결정된다. 환경세 신고서는 해당 월, 분기 혹은 연도가 종료된 후 1개월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납부할 세액도 역시 1개월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지연이나 세액 납부의 지연 모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후에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관리장부를 확인하여 환경세가 정확히 신고되고 또 납부되었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7. 세관 및 관세

7.1
개요

화란에서는 다른 여타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재화가 EU의 국경내로 진입되어서 자유로이 유통이 되기 위해 유입되는 순간에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수입관세’라는 개념은 ‘반덤핑관세’같은 다른 수입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화란의 세관당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이같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수입의 금지, 억제, 통제 등을 통한 수입의 관리책임을 담당한다.

7.2
납세의무자

재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서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통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EU역외의 재화에 EU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입관세는 이렇게 어떤 재화를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EU역내에 자유로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가 세관에 요청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많은 경우 수입업자들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제반규정들을 숙지하고 있고 전문기술과 설비를 갖춘 통관중개업자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7.3
과세표준 및 세율

수입관세는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EU의 관세표에 분류된 항목분류

· 재화의 원산지

· 대부분의 경우: 재화의 상업적 가치

수입관세율은 수입된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데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완제품에 대한 그것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7.4
예외적인 수입관세의 비과세

수입시점에서 재화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EU역내라고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입된 재화가 다시 EU역외로 수출되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유럽관세법에 의하면 세관에서 특별히 인가한 경우 등에는 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세관의 감독하에 역내보관이 가능할 수 있다. 비슷한 절차의 다른 예로는 제3국으로 향하는 중개무역이나 중계무역의 경우에의 보관 등과 관련한 잠정적 수입 등이 있는데, 이같은 잠정조건들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순간 수입관세는 납부되어야 한다.

7.5
통관절차

화란의 세관당국은 EU법령에 명시된 바대로 모든 재화의 유입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을 다 구사하는 한편,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효율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 통제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다음에 열거되는 것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의 사례이다.

7.5.1
단순화한 절차의 반복사용
모든 상기언급된 절차를 단순화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화란의 세관당국은 일정한 재무회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업무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는 바, 회계기록의 실사는 필요한 경우 실물재화의 실사와 병행되기도 한다.

7.5.2
단순화한 절차들의 복합적용

상기의 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자동화된 회계시스템 등을 갖춘 회사들은 예컨데 창고관리 등의 자동화와 회계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운송등의 절차등이 잘 조화되었다면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7.5.3
양해각서
 형태의 동의
화란의 세관당국은 대부분 위험분석에 따라서 통제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당국에 제반 서류 등의 문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 관련된 위험을 검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같은 목적에 따라서 당국은 관련 기업들과 MoU를 통해서 상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세관에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MoU는 또한 당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관련기업이 연관된 업무의 절차에 대한 관심을 부여하도록 하는 작용도 한다.


8. 화란의 모든 세제의 개괄

8.1
개요

다음은 상기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세제에 대한 요약, 그리고 기술이 되지 않은 주요 관련세금에 대한 설명이다.

8.2
직접세 – 소득, 이득 그리고 부(富)에 대한 세금

8.2.1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화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과세소득(세 종류의 ‘Box’)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Box 1

이는 고용 및 주택으로부터 생성되는 소득이다. 사회보장보험료를 포함, 33.7%에서 최고 52%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 Box 2

실질적인 지분 등으로부터의 소득이며, 세율은 25%이다. 이에 해당되려면 배우자지분 포함, BV나 NV의 총 지분의 5%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Box 3

예 적금 및 투자로부터의 소득이며, 세율은 30%이며, 파생되는 총 순부(富)의 증분의 4%에 부과된다. 순 부(富)란 예 적금, 임대자산, 주식 등의 제반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차감한 것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평균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 19,252 이상의 가치에 부과된다.

· 사회보장보험료
소득세 이외에, 화란에서는 세무당국에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노인연금 등 몇개의 관련법
에 의해서 부과되며, 소득세와 함께 납부되는 것이 보통이다.

8.2.2
급여세(소득세의 원천징수 등을 통한 예납)
개인으로 하여금 막대한 금액의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1년에 한번 납부하게 하는 대신 두가지 유형의 원천징수세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급여세이다. 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임금이 지급되는 순간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해서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임금에서 세율에 따른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대납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원천징수세는 배당세이다.

8.2.3
법인소득세(혹은 법인세)

법인세는 일정 형태의 기업(NV 또는 BV)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협회 등도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세금은 최초의 이익 € 22,689에 대해서는 29%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5%의 세율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부과되며, 만일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손실액을 금년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납세표준액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주주에게 배분된 이익은 과세이익에서 차감될 수 없다.

8.2.4
배당세(소득세의 원천징수 등을 통한 예납)

많은 기업들이 NV 혹은 BV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기업의 자본은 회사의 주인(주주)으로부터 모집되었으며, 반대급부로 주식을 발행한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 이익은 주주에게로 배분될 수 있는데, 이것이 보통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25%를 배당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의 75%만을 수령하게 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세는 급여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납부액에서 예납분으로 상쇄하게 된다.

배당금을 해외의 주주(기업)에게 배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만일 배당금의 수취회사가 특수관계회사 공제조건(1.4항 참조)에 해당하고 이 특수관계회사가 화란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에 종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배당금의 지급은 배당세가 면제된다.
또, 만일 배당금의 수취회사가 EU내에 설립되어 있고, 그 회사가 배당금지급회사의 지분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 배당세 면제가 조건적으로 적용된다. 2007년부터는 25%의 기준조건도 낮추어지며, 하한선인 10%는 이미 EU국가간에는 적용되고 있다.

한편, 화란에 있는 비거주납세의무자로서의 자연인과 화란에 설립되지 않는 회사들은 상기의 배당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보통 특별한 과세협정 등을 통해서 25%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8.2.5
상속세, 선물세(증여세의 성격) 그리고 이전세(transfer tax)

상속세법은 3가지 서로 다른 세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선물세 그리고 이전세가 그들이다.

· 상속세는 개인의 마지막 거주지가 화란인 경우 그 개인의 자산으로부터 취득된 모든 것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척 등은 먼 친척 혹은 타인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
상속세의 상당부분은 면세되는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법정동거인, 어린이, 장애어린이, 장애부모, 장애자인 기타 혈연관계의 친척 등에게 상속되는 재산 등이 해당되지만, 많은 경우 면제의 적용여부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서 좌우된다. 연금의 전액 혹은 부분적 수령여부도 어떤 혜택의 수혜인의 면제의 경우 차감조건이 될 수 있다. 지정된 박물관 – 혹은 기타 박물관을 재정지원하는 재단 및 사단법인 – 에게 상속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는 취득된 재산의 납세표준액(취득자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되는데, 취득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최고 최저 세율이 있으며, 상속세법에 따르면 다음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

배우자, 어린자녀 그리고 법적 동거인 등은 최저 5% 최고 27%의 세율,

부모,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 최저 26% 최고 53%의 세율,

그리고 친척이 아닌 타인의 경우 최저 41% 최고 68%의 세율.

한편, 특별세율로서 11%가 적용되는 경우는 종교, 관념, 자선, 문화, 과학단체 그리고 기타 화란에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봉사를 하는 공적단체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다.
· 선물세(증여세)
이는 화란의 모든 개인거주자에게서 선물의 형태로 받는 모든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에도 면제의 조건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 11%가 적용되는 법인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등이 이것이다.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제의 조건은 후속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세율은 상속세와 같다.

· 이전세

국내의 자산이 상속 혹은 선물 등의 형태로 화란외부의 거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면제될 수 없다.

세율은 상속세와 같다.

8.2.6
기회게임
에 대한 세금

기회게임에 대해서 € 454 이상의 상금을 받는 이는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금이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의 시장가격이 상금액으로 간주되며, 화란의 로또는 순금액을 지불하므로,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차감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외의 기회게임에서 상을 수상한 모든 수상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임세 신고서를 통해서 상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25%이다.

8.3
간접세

8.3.1
부가가치세

화란에서 BTW로 통칭되는 부가세는 개인소비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소비세이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모든 기업들은 세무당국에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에서 자신이 선납한 부가세액을 차감할 수 있고, 만일 차감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크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 회사에 부과된 부가세는 면제활동에 사용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차감될 수 없다. 면제활동은 여러가지 의료활동, 일정한 교육활동, 보험 그리고 은행업무 등이다.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9%이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별세율이 있다:

· 6%의 저세율

이 세율은 음식, 의약품, 다수의 의료기기, 몇몇 노동집약서비스, 책 및 간행물, 여객운송, 체육경기 동물원 서커스 극장 등과 같은 행사 등의 입장요금, 농업생산 목적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물 등의 공급에 적용된다.

· 영세율
이 세율은 조건에 따라서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 등에 적용되는데, EU역외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다른 EU역내국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공급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재화는 부가세의 납부가 없이 화란을 떠나게 된다.

8.3.2
소비세

소비세는 주류 등 알콜음료, 담배, 연료 등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가세처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된다. 해당 세금은 화란내의 제조업자 혹은 해당 소비재의 수입업자가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과일주스, 야채주스, 광천수 그리고 탄산음료 등의 비알콜음료는 특별한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비세의 예

	알콜음료
	€ 6.210 
	리터당

	휘발유(무연 EURO)
	€ 0.660 
	리터당

	담배
	€ 2.630 
	25 개비당 (판매가에 따라서 다름)

	레모네이드
	€ 0.055 
	리터당

	과일/야채주스/광천수
	€ 0.040 
	리터당


· 유럽통합
화란의 소비세제도는 EU의 그것과 동일하다. EU내의 경제적 국경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993년이래로 모든 개개인이 어느 EU회원국에서든지 와인이나 담배 등의 소비세 과세물품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국에서 소비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일 구매자가 그 물품들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예컨데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거나 제3자에게 인도된다면 소비세는 해당 물품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된다. 또한 우편주문판매 혹은 원거리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세가 도착지에서 부과된다.

EU의 이러한 소비세의 운영체계는 재화의 일반적인 보관 및 운반조건 그리고 EU회원국들의 소비세과세대상 품목의 통제 또, 소비세율과 면세조건에 관한 규정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3.3
법정거래세

다음에 열거되는 세금들은 공통적으로 법적인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들이다: 이전세, 보험세 그리고 자본세.

이 세금들의 공통점은 모두 원칙적으로 법적인 거래에 수반되며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전세(transfer tax)

이전세는 화란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적취득 혹은 구매에 의한 취득 등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같은 거래에는 보통 공증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이전을 증서로 명문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증인이 관련세금을 포함해서 송장을 발행하고 직접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전세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격의 6%가 부과되지만, 거래당사자들이 추가적인 보상 등에 의한 수단 등으로 가격을 조작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 보험세(insurance tax)

보험세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다음에 열거되는 보험항목은 면제되는데, 생명보험, 사고보험, 산재보험, 의료 및 건강보험, 실직보험 그리고 운송보험 등이다.

세율은 7%이며 지불하는 보험료에 부과된다.

· 자본세(capital tax)

자본세는 화란내의 모든 자본이 주식의 형태로 전환되어 있는 법인
 등이 증자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0.55%이며 순증분(증가분에서 감소분을 차감한 부분)가치 혹은 증자되는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높은 것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8.3.4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한 등록세(BPM
)
개인, 기업을 막론하고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를 최초로 구입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그 차량이 새 차량이라면 수업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게 되며, 중고차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화란에 거주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이는 화란의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만일 해당 차량이 화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외국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세금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란에서 처음으로 차량의 운행이 시작되는 날이 납세기간의 시작일로 간주되며 그같은 차량을 소유한 모든 개인, 기업은 스스로 세액신고를 하여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해외에 등록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금면제가 가능하다.
· 승용차

휘발유로 구동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순 카타로그가격에서 € 1,54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45.2%이며, 디젤승용차의 경우 순 카타로그가격에다 € 328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45.2%이다.

· 이륜구동자동차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해서는 순 카타로그가격이 € 2,133이하인 경우에는 이의 10.2%이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 224를 차감한 가격에 대하여 20.7%가 부과된다.

· 중고차

중고차에 대해서는 차량의 가치의 하락에 연동하여 세금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정하는 고정된 비율이 있으며, 예컨데 1년경과시 37%, 2년경과시 47% 등으로 최고 90%까지 감소가 가능한데, 25년 혹은 그 이상 지난 중고차는 세금이 면제된다(표 2 참조).



<표 2>
	사용기간
	세금감소율(%)

	1개월 미만
	4

	1개월~2개월
	7

	2개월~3개월
	10

	3개월~6개월
	15

	6개월~1년
	24

	1년~2년
	37

	2년~3년
	47

	3년~4년
	57

	4년~5년
	66

	5년~6년
	72

	6년~7년
	77

	7년~8년
	82

	8년~9년
	86

	9년~25년
	90

	25년 이상
	100


8.3.5
자동차세(motorrijtuigenbelasting) – 통칭 ‘도로세’
승용차, 밴, 이륜구동자동차 등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는 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해당납세의무는 따라서 도로의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등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버스 등은 도로에 대한 사용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액은 다음의 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 차량의 종류(승용차, 밴, 이륜구동자동차, 버스, 화물차 등)
· 차량의 중량

· 승용차의 경우 연료의 종류(휘발유, 경유, LPG 등)

· 개인의 거주지역(승용차와 이륜구동자동차의 경우)

· 해당차량에 트레일러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승용차, 밴, 버스 등의 후미에 750kg부터)

8.3.6
중(重)화물차량세

Eurovignet라고도 불리우는 중화물차량에 대한 세금으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이 세금의 대상은 최대적재중량 12톤 혹은 그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차량이며, 트레일러 화물차인 경우,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중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금은 베네룩스 3국과 독일,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간의 협정에 의해서 부과되기로 결정된 것으로서 일간, 주간, 월간 혹은 연간이나 이의 복합적인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세액은 차량의 구동축의 수와 유로분류
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세금은 사전에 납부하고 납부한 증명으로 발급되는 Eurovignet는 차량에 구비해야 한다. 상기에 언급된 국가들 중 독일을 제외한 어느 한 국가에서 Eurovignet를 구매한 자는 화란에서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8.3.7
환경세

환경세는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를 의미한다.

· 지하수세

지하수를 사용 공급 목적으로 추출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비상용, 혹은 농업관개용 등으로 소량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세율은 추출되는 지하수의 m³당 € 0.1785이다.

· 상수도세

소방용 등의 비상용의 공급을 제외한 모든 상수도의 공급에는 사용량(공급량)에 따라서 연간 최대 300m³까지 상수도세가 부과되며 제3자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급회사가 납부의무를 진다.
세율은m³당 € 0.1444이다.

· 쓰레기세

쓰레기의 처리시설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처리의뢰를 받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납세액이 결정된다.

세율은 1000kg당 € 83.61이며, 연소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의 경우 € 13.79의 세율이 적용된다.

· 연료세

연료세는 일반적으로 석탄 등 고체연료의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부과되는데, 석탄 등 고체연료를 채굴하거나, 생산 혹은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전력생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연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세율은 1000kg당 € 12.28이다.

· 에너지세

에너지세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천연가스, 기타 가스 및 전기는 에너지세가 면제되며, 세율은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결정된다. – 26~27쪽의 표 참조.

8.3.8
수입관세

EU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재화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기업은 해당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수입관세는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의해서 징수되어서 EU로 보내져서 EU의 재정수입원으로 사용된다. 화란은 징수되는 관세의 25%를 적립할 수 있다.
수입관세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 EU의 관세율표에 기준한 관세

· 반덤핑관세 등을 포함한 특정목적의 관세

· 공동농업정책에 근거한 특목세

EU는 수입관세의 수준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모든 상품의 품명은 관련학명에 따라서 분류되며 세율표에 열거되어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과 쌍무적인 비관세협정 혹은 저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일 EU내의 사업자(지사 포함)가 자신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생산국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 이같은 관행을 덤핑이라고 하며, 이 경우 EU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상기 언급된 수입관세 이외에 제3국으로부터 화란으로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세 및 환경세도 부과될 수 있다.
부록

국내기업의 화란의 납세제도에 관한 정보

무료전화 0800-0443를 이용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통할 수 있는데, 해당주소 및 연락처는 세무서에서 보내지는 세금신고서에서 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elastingdienst.nl)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신규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도 각 지역의 세무서마다 전담부서가 있어서 신규창업한 기업에 대한 상담을 돕고 있다.

다국적기업

기업의 활동영역이 화란과 해외를 넘나든다면, 아래의 세무서에 있는 해외부서에서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편용 주소

Belastingdienst/kantoor Buitenland

P.O. Box 2865

6401 DJ Heerlen

The Netherlands

특정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세무서 전화번호

해외부서 일반:
+31-(0)45-577-9500

다국적 영업, 특히 화란, 벨기에, 독일:


+31-(0)800-024-1212 그리고 +31-(0)30-275-3812

채용관련:

+31-(0)45-577-9600

30%비과세규정:
+31-(0)45-577-9000

세관:


+31-(0)045-574-3031 그리고 화란국내에서 0800-0143

원천징수세금 감면신청서 요청

Belastingdienst/Centrum voor facilitaire dienstverlening,

Afdeling logistiek reprografisch centrum

P.O. Box 1314

7301 BN Apeldoorn

The Netherlands

전화:


+31-(0)55-528-3735

사전가격협정(Advance Pricing Agreement; APA)과 사전과세규정(Advance Tax Ruling; ATR) 그리고 해외투자자의 화란에 대한 투자에 관한 상담
사전가격협정과 사전과세규정은 아래의 세무서의 APA/ATR-team에서 관할하며, 해외투자자에 의한 화란에의 투자에 관하여는 동 세무서의 APBI(International Investor’s Desk)에서 관할한다.

Belastingdienst/Rijnmond administration/kantoor Rotterdam

P.O. Box 50960

3007 BB Rotterdam

The Netherlands

전화:


+31-(0)10-290-4444

인터넷상의 납세제도 정보

화란재무부: www.minfin.nl
·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www.minfin.nl/en
· 소비세에 대한 정보

www.minfin.nl/accijnzen
· 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로 된 안내물을 내려받을 수 있다.

www.minfin.nl/publicaties
세무당국: www.belastingdienst.nl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외근무 혹은 국제영업에 관련된 정보를 화란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로 제공한다.

· 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로 된 안내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세관: www.douane.nl
·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로 된 안내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책자는 화란재무부에서 발간한 영문 안내책자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며, 비공식적인 번역본이므로, 단순한 일반적 정보제공으로 그 목적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실제적인 세금납부의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권리 및 의무도 이 책자에는 부여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2004년 7월 작성자 박주용
�  이는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근거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미실현된 기간비용을 실현된(혹은 실현간주된) 수익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행등이 정당하다고 규범화된 것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이는 영업외순이익 그리고 특별순이익 등은 포함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한국의 기업회계준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는 


  가.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나. 당해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


  다. 직 간접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


  라. 당해 회사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영진 및 그 경영진의 친인척


마. 위 ‘다’ 또는 ‘라’의 개인 또는 경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등과 같이 규정되며, 위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위를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지만, 화란의 법인세법에 의한 정의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룹내의 계열회사가 이 개념의 주된 객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배당금 수익이 아닌 단순한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로) 단기간동안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회보장보험료’는 피고용인이 급여소득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고용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고용인 부담분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다루고 있다.


� 봉급, 휴가상여금(8%), 잔업수당, 수수료, 연간상여금 그리고 기타 업무와 관련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반 급여


� 현금 및 은행이체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급여의 성질을 띈 것. 예를 들어서 휴가 혹은 물품 등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받게 되는 연금같은 혜택, 도구/식사/대중교통수단의 요금 그리고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용인이 지불한 비용의 지급 등


�  2004년 7월 1일부로 AWBZ(특별의료보험비용법;예외적 의료비용에 대한 강제보험)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가 기존의 13.25%에서 0.3% 증가한 13.55%로 인상됨에 따라서 세율도 증가되었다.


� Belastingdienst/Limburg/kantoor Buitenland(PO Box 2865, 6401 DJ Heerlen, the Netherlands)


� Aangifte loonbelasting/premie volksverzekeringen


� 프리랜서, 저작권, 서비스제공, 자산의 제공의 댓가로 받는 소득 등등


� 장학금, 정부보조금 등등


� 퇴직연금보험료 등 특수목적의 연금의 부금 등


�  이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었던 연금 부금 등의 환급


� 직전연도에 개인공제 등으로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의 환급 등


� 이는 부분적으로 Box 2 와 3에서도 적용가능하다.


�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 뿐만 아니라 이익분배 증서 등의 회사의 청산시 발생하는 청산이익 등도 포함한다.


� 이자, 배당금, 자본적 손익


�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에서 부채의 공정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


� Box 1에서는 그 이자가 공제가능하다.


�  이하 “2001 칙령”으로 언급함


�  차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부(負)의 소득/이익으로 간주하는 것


�  배당금 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로얄티 수입 등


�  2000에 취소된 협정은 2004년 1월1일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협정이 동일부로 발효됨.


�  과거 소련과 맺은 협정은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소속국이었던 국가들에 아제르바이젠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  해당 협정은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유고공화국연방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그리고 슬로베니아에 유효하다.


�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  Dividend tax(배당세)


�  앞의 4.2 참조


�  	Belastingdienst/Centrum voor facilitaire dienstverlening


	Afdeling logistiek reprografisch centrum


	PO Box 1314,	7301 BN Apeldoorn, the Netherlands


�  제1장 법인세 참조.


�  Rotterdam에 있는 Rijnmond세무서의 Rotterdam분서에 있는 APA/ATR팀에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음. 또한 이 분서에 있는 APBI(Internation Investors’ Desk)는 초기잠재투자액이 4백5십만 유로가 넘는 해외투자자에 대한 제반 관련 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제 6 차 유럽부가세칙령에 근거함.


�  신규 출고된 차량,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


�  이 경우, ‘제공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지점이 된다. 


�  이 경우, ‘제공장소’는 네덜란드가 된다.


�  1968 Turnover Tax Act의 Table I


�  Intra-Community Acquisition


�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건설된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사용가능하게 된 날부터 2년간 세금이 부과되며, 매매당사자들이 과세거래로 자산을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후자의 경우, 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과세대상이 되는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결정된다.


�  입장료는 제외


�  일반농업 뿐만 아니라 개간농업, 임업, 축산업 그리고 화훼원예업도 포함된다.


�  Tax Return


�  Intra-Community Supplies(‘opgaaf intracommunitaire leveringen’)흔히 EU Sales List라고 칭하기도 함


�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외교적인 용어로서 서로에게 일정기간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이다.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민간기업의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된다.�그러나 국가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하는데, 당사국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  노인연금법(AOW)외에 Anw(surviving relatives benefit), AWBZ(exceptional medical expenses) 그리고 AKW(child benefit)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AKW에 의한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상금을 걸고 경쟁하는 모든 게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더 비슷한 개념이다.


�  따라서 NV와 BV 뿐 아니라 조합 등도 포함된다


�  Belasting van Personenauto’s en Motorrijtuigen


�  여기에서 언급하는 ‘등록’의 의미는 앞서 기술된 BPM에서 언급된 ‘등록’과 차이가 있다. BPM이 차량이 운행가능한 상태로 만들면서 등록하는데 대한 등록세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세는 개인명의로 등록하는데 대한 등록세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도로세’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자동차의 개인명의로의 등록세’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지만, 통칭에 따르기로 한다.


�  HGV(Heavy Goods Vehicle)


�  EURO-0, EURO-1, EURO-2 그리고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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